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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탓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는 담배제품에 대하여 다른 재화에 비해 높은 조세를 부과한다. 충분히 높은 수준의 조세를 통해 

담배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이 소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WH0, 2003, 2008, 2011; Jha and Chaloupka, 2000; Gruber 

and Kӧszeki, 2008; Sunley, 2009; Chaloupka, et. al., 2010; Scollo, et. al., 2012 등).

담배제품에 대한 과세의 또 다른 현실적인 목적은 조세수입의 확보이다. 담배수요는 가격 비탄

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높은 수준의 간접세를 부과함으로써 풍부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

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100편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5~–0.5로

서 가격 비탄력적임을 보여준다(Chaloupka, et. al., 2010). 가격 비탄력적인 특징과 함께 담배제

품은 소수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생산되며, 대체재가 드물다는 점에서 훌륭한 과세 대상으로 지목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에 대해 높은 조세를 부과한다. WHO Health 

Observatory에 따르면 담배세 관련 조사 대상 193개국 중 86개국이 2008~2010년 사이에 담배

소비세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충

을 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

* 이 논문은 이만우 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2013. 2. 19)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진보

정의당 박원석 의원, 충북대 임병인 교수, 서울연구원 윤형호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박사, 행정안

전부 최현기 지방세제관, 한국납세자연맹 최원 정책위원장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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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제품의 경우 조세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격 대비 62%에 달한

다. 하지만 2010년 현재 가격 대비 조세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담배가격

은 가장 싸다(WHO, 2011).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WHO, 2011)은 낮은 담배가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와 부담금은 1갑 당 일정한 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을 택하

고 있으며, 세율은 5~6년 주기로 불연속적으로 인상되는 탓에 실질세율은 매년 하락한다는 점이

다. 

지방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면, 담배소비세가 도입된 1989년에는 담배소비세수가 전체 지방세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8.5%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5.3%로 낮아졌으며, 담배소비세분 지

방교육세를 합하더라도 8.0%에 불과하다.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지방세수는 연평균 

11.3%씩 성장한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3.1%씩 성장했으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더

라도 성장률은 5.1%에 그친 것이다.1) 이런 결과는 각종 규제와 금연 캠페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한 탓도 있지만, 종량세 하에서 세율이 불연속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실질세율이 하락해왔다는 사실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담배세제는 가격 대비 세 부담이 낮으며, 종량세 하에서 실질세율이 매년 하

락하는 구조로 인해 소비억제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조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세제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대체로 종량세율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것을 주

장하거나 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윤형호ㆍ김성준, 2007, 성명재ㆍ박

상원, 2008; 안종범 외, 2008; 성명재, 2009; 임병인, 2010; 신두섭, 2010; 최병호ㆍ이근재, 

2012; 박상원ㆍ성명재, 2012 등). 또한 이런 논의들은 관련 법령 개편안에 반영되고 있는데, 

2012년 7월 이만우 의원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물가연동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김재원 의

원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각각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과 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제의 현황,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세제개편 대안을 제안하며, 모의실험을 통해 각 대안 하에서 담배가격, 담배소

비량 및 조세수입 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와 같은 선상에서 담

배소비세제의 개편에 대해 논의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세율

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한 반면 이 논문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더하여 외부비용과 실질

소득의 변화 등에도 연동시키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적 대안을 검토한다. 둘째, 담배수요의 

 1) 결산 징수액 기준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감,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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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과 흡연과 관련한 외부효과를 직접 추정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대안이 담배소비

량과 가격, 관련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담배소비세제는 지방세로서 어떠한 특징과 문제가 있으며, 세제개편으

로 지방재정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담배소비세제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검

토하며,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외부비용을 직

접 추정한다. 제4절에서는 제도 개편의 대안을 설정하며, 가격탄력성과 외부비용 추정결과를 이용

하여 각 대안의 채택이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량, 그리고 지방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의실험

을 통해 확인하며, 최적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함의를 제

시한다.

2. 담배세제의 현황, 특징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담배세제의 변천 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제품에 대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와 함께 국

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금이 부과된다. 

<표 1>은 조세 및 부담금의 변천과정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의 제품을 기준으로 가

격 추이를 보여준다. 1985년부터 전매이익금이 담배판매세로 전환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현재

와 같은 종량세 체계의 담배소비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부가

세로서 1996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세율은 담배

소비세가 50%로 인상되었다.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1999년 1월부터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997년 5월부터 1갑당 2원씩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 2002년 2월부터는 

15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2004년 12월 30일부터는 1갑당 354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담

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1996년 7월에 1갑당 4원의 세율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2004년 12

월 30일부터는 1갑당 7원으로 인상되었다. 한편 2002년 1월부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이 1

갑 당 10원씩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15원으로 인상되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후 담배소비세는 1994년 1월, 1999년 1월, 2005년 1월 등 

약 5년 주기로 인상되었다. 가장 최근인 2005년 1월에는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까지 인상됨에 따라 담배

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은 그 이전에 비해 약 500원 가량 높아졌다.2) 2005년 1월 이후 현재

 2) 이 시점의 담배세 인상은 우리나라 역사 상 최초로 흡연억제를 위한 명시적인 목적에 따라 담배세가 인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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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일한 변화는 1갑당 15원씩 부과되던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2008년부터 폐지된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2,500짜리 담배의 경우 1갑 당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 부담금 7~8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1322.5원에 10%의 부가가치세 

227.27원이 더해져서 모두 1,550원에 달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표 1>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과 담배가격의 추이

(단위: 원)

구  분 1989.1 1994.1 1996.7 1997.5 1999.1 2001.1 2002.1 2002.2 2005.1 2008.1

담배소비세(A) 360 460 460 460 460 510 510 510 641 641

지방교육세(B) - - 184 184 184 255 255 255 320.5 320.5

각종 부담금(C) - 20 4 6 6 6 16 164 376 361

  공익기금 - 20 - - - - - - - -

  폐기물부담금 - - 4 4 4 4 4 4 7 7

  국민건강증진기금 - - - 2 2 2 2 150 354 354

  연초생산안정기금 - - - - - - 10 10 15 -

소계(D=A+B+C) 360 480 648 650 650 771 781 929 1337.5 1322.5

부가가치세(E) - - - - 100 118.2 118.2 136.4 227.27 227.27

총계(D+E) 360 480 648 650 750 889.2 899.2 1,065.4 1,564.77 1,549.77

판매가 - 900 1,000 1,100 1,100 1,300 1,300 1,500 2,500 2,500

자료: KT&G. 

<그림 1>은 담배소비세가 도입된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징수액 기준 전체 지방세수와 담배

소비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세수 합의 추이를 보여준다. 1989년에 4.96조원이었던 전체 

세수는 IMF 외환경제위기기에 놓였던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

고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52.3조원까지 확대된다. 담배소비세는 도입 첫 해인 

1989년에는 1.41조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8.5%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체 지방세수에 비해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11년에는 담배소비세와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합은 4.18조원(담배소비세 2.79조원, 지방교육세 1.39조원)으로 전체 지

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1989년 이후 지방세수 전체와 담배관

련 지방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지방세수는 연평균 11.3%씩 빠르게 성장한 반면 담배소비

세는 3.1%, 담배 관련 세수 전체는 5.1%씩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었던 경우임(Do and Park, 2009).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 85

<그림 1> 연도별 지방세수 추이 및 담배관련 지방세 추이

주: 연도별 징수액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년도.

2) 담배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우리나라 담배세제의 특징으로는 종량세 방식만 적용하며, 지방세로서 교육재정과 밀접한 연관

이 있으며, 조세 이외에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담배소비세가 최초로 도입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담배제품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교

육세(1996.7~2000.12) 및 지방교육세(2001.1~현재), 그리고 공익기금(1994), 폐기물부담금

(1996.7~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1997.5~현재), 연초생산안정화기금(2002.1~2007.12)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은 예외 없이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된다.3) 둘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지방세인데, 담배소비세는 보통세로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특별·광역시세, 도에서는 시·군

세이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시·도세로 분류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담배

소비세를 포함한 몇 개의 지방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수입 전액을 교육비특별회

계로 전입한다. 또한 특별·광역시에서는 담배소비세 수입의 50%가 교육자치단체로 전입된다. 

셋째, 담배에 대해서는 조세 이외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각각 부과된다. 

 3) 다만 폐기물부담금은 종량세 방식을 취하되 예외적으로 2008년부터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폐기

물부담금은 요율 7원에 부담금산정지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매년 초에 전년도 가격변동지수와 당년

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환경부에서 공고한다. 2008년에는 1갑당 7원이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2013년에는 8.13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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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두고 특히 교육재정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담

배에 대한 과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세로서 적합한 성격을 지닌 탓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

가-지방 간 세원할당 기준에 있어서 지방세에 관해서는 세원의 이동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세수

가 적정하고 신장성이 높아야 하며, 세수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하며, 조세수출이 불가능해

야하며, 세원이 가시적이어야 하며, 세원분포가 공평해야하며, 조세행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 등

이 자주 지적된다(Bird, 2010 등). 담배소비세는 세수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며, 세원이 지리

적으로 공평하게 분포하며, 조세행정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지방세로서 적절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가 설치될 당시에는 세수가 충분하며 신장성이 높다는 장점까지 

있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두고 세수의 상당부분을 교육재정으로 전입하도록 하며,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도록 한 방식은 교육재정의 경우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배소비세 세수의 분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 자치단체에 있어서 2011년 결산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1인당 전체 세수의 분포와 1인당 담배소비세 세수의 분포 간의 관계를 검토한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1인당 전체 세수의 분포는 최저 영양군(192.2천원)으로부터 최대 기장

군(1,547.7천원)까지 약 8배의 차이가 나는 반면 1인당 담배소비세 세수는 최소 의왕시(37.1천원)

로부터 최대 인제군(135.4)까지 약 3.6배의 차이에 그친다. 1인당 전체 세수의 변이계수는 0.48임

에 비해 1인당 담배소비세 세수의 변이계수는 0.28에 불과하여 세수의 분포가 상당히 균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지방세수와 1인당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간에는 L자

형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즉 1인당 세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지방세수 분포와 담배소비세수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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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담배세제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종량세 하에서 세율이 불규

칙적 및 불연속적으로 인상된다는 점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 조세를 이용한 가격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액으로 정해진 

세율은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음 세율인상 시점까지 실질세율은 계속 하락한다. 이 

경우 만약 제조업자의 출고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소매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담배의 실질가

격도 계속 하락한다. 2005년 1월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담배제품의 소매

가격이 2,500원이 된 후 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은 상당히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세를 통한 가격규제는 가장 효

과적으로 담배소비를 축소시키는 정책이라는 보편적인 견해를 고려할 때, 실질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가격규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그림 3> OECD 국가별 담배가격 대비 조세부담의 비중(2010)

주: MPPC 제품 기준임. 

자료: WHO(2010).

둘째, 실질세율이 하락하면서 담배의 실질가격 또한 인하되는 현상은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세 부담과 가장 낮은 담배가격, 그리고 가장 높은 성인남성 흡연율과 직접적인 관련

을 맺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에서 OECD 회원국들의 가격 대비 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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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 제품(most popular price category; MPPC)을 기준으로 가격 대비 조세비

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86%)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45%)이다. 전체 34개국의 평균

은 73.4%로 나타나는데, 한국 62%로서 미국, 아이슬란드 등과 함께 조세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에 속한다. World Bank(1999)는 체계적인 흡연규제정책을 펼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표준 척도

(World Bank’s yardstick)를 따를 것을 권고하는데, 소매가격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5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표준척도의 하한선보다 조세 비중이 낮은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OECD 국가의 담배 1갑 당 가격과 남성 흡연율(2010)

주: 15세 이상의 남성 중 매일 흡연하는 남성의 비율임.

자료: WHO(2010); OECD(2012).

조세부담이 차이가 나듯이 담배가격도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2010년 현재 MPPC 기준 1갑

당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는 노르웨이로서 US$13.3에 달하며, OECD 평균은 US$5.58 수준이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폴란드, 멕시코, 한국 등은 1갑 당 가격이 $3 미만으로 가장 싼 수준이

며, 특히 한국은 $2.11로서 가장 싸다(WHO, 2010). <그림 4>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담배 

1갑당 가격과 15세 이상 남성 중 흡연자의 비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제법 뚜렷한 부(-)의 관

계가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흡연율은 25.9% 수준이며, 한국은 가격은 $2.11로 가장 싼 

반면 남성 흡연율은 40.8%로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이 결과를 통해 담배가격과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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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내부화에도 문제가 나타난다. 담배세제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외부비용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비용

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세율 수준도 주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의 세

율을 결정에 있어서는 외부비용의 크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함으로써 외부비용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세율이 고정되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입 확충에도 상당한 애

로가 발생한다. 담배 관련 세수의 신장률이 전체 지방세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은 이 문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담배소비로부터 조세수입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The Smokefree Coalition and ASH New Zealand, 2007),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은 매

우 중요한 목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담배에 대한 과세의 목적 중 하나가 재정수입의 확보이며,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중요한 조세수입원으로 삼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때

에는 세율인상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더하여 세율인상 시점과 인상 폭의 결정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며, 명확

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경향은 담배소비세를 재정수입으로 삼는 자치단

체의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3) 담배소비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1) 과세방식과 세율

이상에서 검토한 담배소비세제의 특징과 문제점에 의하면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과세방식의 선

택과 적정한 세율의 결정이 핵심이 된다. 

<표 2> 세계 각국의 담배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4)

종량세만
부과

종가세만
부과

혼합 부과
물품세 
미 부과

국가 계

WHO GTCR (2009) 55 60 48 19 182

EU (2012) - - 27 - 27

OECD (2010) 81) 22) 24 - 34

주: 1)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아이슬란드, 미국.

   2) 터키, 칠레.

자료: WHO GTCR(2009); https://apps.who.int/gho/data.

 4) EU는 회원국들이 혼합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종량세를 채택하던 북유럽국가와 자국의 저가담

배를 수입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가세를 선호하는 국가 간의 타협을 위한 것이다(Sunl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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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세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담배제품에는 물품세(excise tax),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등 다

양한 간접세가 부과되며, 때로는 부담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 중 물품세는 담배제품에만 배타적

으로 부과되어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량 억제에 기여하며, 부가가치세와 같이 광범위한 

세원을 대상으로 삼는 소비세에 비해 조세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품세는 가격을 기준

으로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ad valorem excise tax)과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량(또는 판매량)에 비

례하여 일정한 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specific excise tax)이 있다. 참고로 <표 2>는 물품

세 과세방식 별로 국가를 분류하고 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담배가격 결정구조를 통해 세율변화가 가격과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담배 1갑당 제조업체의 출고가격과 유통 마진을 각각 와 로 

두고, 종량세 세율을  , 종가세 세율을  (%), 부가가치세 세율을 (%)라고 두면, 가격 

와 조세수입 는 각각 

      ×   (1)

         (2)

가 된다. 우선 식 (1)을 이용하면 세율 한 단위 인상이 담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


  ; 


    (3)

로 구해진다. 식 (3)에서 보듯이, 종가세의 경우는 세율 인상에 따른 소매가격의 변화는 제조업체

의 출고가격에 의존하는 반면 종량세의 경우는 출고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세율이 1

단위 인상될 때 종가세의 경우는 출고가격이 높은 담배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인상되는 반면 종량

세의 경우는 출고가격에 관계없이 가격은 일정하게 인상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가세의 경우는 

세율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줄이기보다는 낮은 품질의 담배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품질

하향조정(quality shading)의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담배소비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는 종가세

에 비해 종량세가 선호된다(Chaloupka, et. al., 2010).

다음으로 식 (3)을 이용하면 각 방식 하에서 세율 한 단위 인상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


  ; 


  (4)

 

로 구해진다. 식 (4)에서 종가세의 경우는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수입의 변화는 출고가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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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데,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세율 한 단위 인상에 따라 조세수입은 많이 증가하는 반면 종량

세의 경우는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수입의 변화는 출고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율변화가 가격과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식 간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제

조업체와 소비자의 선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두 과세 방식이 제조업체의 선택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자. 식 (4)에서 보듯이, 종가세 하에서는 세율이 한 단위 인상(인하)됨

에 따라 가격과 조세수입은 각각 출고가격이 높은 고급담배일수록 더 많이 증가(감소)한다. 가격

인상은 판매량을 저하시키며, 그 정도는 고급담배일수록 심해지므로 제조업체는 저가담배의 생산

을 확대시키려는 유인을 가진다. 저가담배의 산출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아지면 1갑 당 부과되

는 조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종

량세 방식에서는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조세수입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업자의 수입증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인상시킬 유인은 높아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인상이나 세율인상에 따라 종가세의 경우는 세율인상에 의해 소비자

들은 낮은 품질의 담배로 소비를 전환하는 품질하향조정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종량세 하에서는 

고급담배가 저가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품질하향조정 경향이 상대적

으로 축소되며, 고급담배와 저가담배 간 가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오히려 고급담배의 소비가 늘어

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Sunley, 2009; Chaloupka et. al., 2010).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담배에 대한 과세를 통한 조세수입 확보에 있어서 수입의 규모와 함께 

확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과세행정 상의 용이성 등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방식의 과세는 담배의 

가격, 제품의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수입 규모에 대

하여 정확한 예측은 곤란하다. 하지만 종량세 방식 하에서 조세수입은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하므로 수입은 보다 안정적이며, 조세행정은 보다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Chaloupka et. al.(2010)은 담배소비세 세수의 불안정성은 종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높

아짐을 보인다. 또한 종가세 하에서는 제조업체는 조세부담을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 제조업체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할 유인도 존재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조업체의 가격정책과 품질정책, 그리고 소비자의 품질 하향조정 

현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량세 방식이 종가세 방식에 비해 소비량을 억제하는데 보다 유효하다

고 할 수 있다. 종량세 하에서 제조업체는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유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고급

제품의 생산을 증가시킬 유인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소비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종량세 방식 하에서 품질 하향조정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금연 등 소비 축소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Chaloupka et. al.(2010)은 1998년부

터 2007년까지 21개 EU 회원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량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큼을 보인다. 

한편 가격 대비 세 부담의 적정한 수준에 관해서는 이론은 없지만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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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World Bank의 표준척도이다. 이 척도는 담배 1갑 당 소매가격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5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담배세의 하한선 또는 목표치를 

정한 것이다. OECD 전체 회원국 34개국 중 27개국이 표준 척도 내 또는 표준 척도 이상의 조세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62% 수준으로서 OECD 평균(73.4%)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낮을 뿐만 아니라 표준 척도의 하한선에 비해서도 4%포인트 이상 낮다. 또한 Ross, et. al.(2008, 

2009)은 물품세의 비중이 최소 소매가격의 70%가 된다면 담배소비 축소가 생명 연장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WHO(2011)에 의하면 2009년 브루나이, 불가리아, 쿠바, 피

지, 모리셔스, 미얀마, 폴란드, 세이셸, 슬로바키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물품세의 가격 대비 비중

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들의 가격 대비 물품세의 비중은 평균 58.3%이며, 

EU 회원국들은 다소 높은 61.2%이다. 한국은 가격 대비 조세 비중 62% 가운데 물품세의 비중

(각종 조세 및 부담금 포함)은 53%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담배가격 대비 세 부담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상당한 폭

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2)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에서 과세방식으로는 현재의 종량세 방식을 

유지하거나 혹은 종가세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세율은 지금에 비해 인상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과세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은 담배소비량 축소에는 보다 효과적이지만 불연속적으로 인상

됨에 따라 실질세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

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량세는 세 부담의 하한선을 설정하며 종가세는 가격인상에 따라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비록 신고제를 채택하고는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런 탓에 

종가세를 통해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종량세 방식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이나 소득증가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WHO(2011)의 담배에 관한 조세

행정 매뉴얼(WHO Technical Manual on Tobacco Tax Administration)에서 제안하는 담배과세

에 대한 20가지 best practice에서는 종량세의 세율은 물가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되어야한

다고 지적한다. 또한 Sunley(2009)는 종량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상승률 또는 실질소득의 

성장률에 보조를 맞추어 세율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며, 세율조정은 특별한 기구의 결정이나 의회

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호

주와 뉴질랜드의 두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담배소비세에 소비자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호주에서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씩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변화시킨다. 한편 영국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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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절차를 통해 매년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둘째, 현재 담배소비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의 가격 대비 비중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

에 물가연동제 채택과 동시에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최근에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었던 2005년 이후 현재까지 8년간 세율이 그대로 유지

됨에 따라 실질세율은 그 동안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고려하여 지난 수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

한 명목세율을 기준세율로 정하고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경우 부가되어 과세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자

동적으로 인상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담배가격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아진

다. 따라서 담배가격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과 보조를 맞추어 인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배

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에 더하여 일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조정률을 매년 반영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3.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외부비용 추정 

1)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1)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모형 및 분석방법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많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바 있는데,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공통적으로 담배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외국의 주요 연구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WHO, 2011; Chaloupka et. al., 2010; Gallet 

and List, 2003; Ross and Chaloupka, 2006).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100편 이상의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조세인상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담배소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데, 추정치는 대체로 –0.25~-0.5 사이로 나타나며, –0.4 내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저소득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담배수요는 보다 가격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난다.5)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연구에서 담배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임을 확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거나(이명헌ㆍ성명재, 2002; 김성준, 2002; 김원연ㆍ김양중, 2005; 김양

중, 2006; 김원년ㆍ강현구, 2007; 강동관, 2009 등),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거나(안종석, 1996; 전

승훈, 2010 등), 전체와 흡연자를 구분하거나(김원년, 2005),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한다(김운목, 

2001; 정우진, 2006).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몇몇 예외적인 

 5)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는 WHO(2010)의 Annex 4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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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6)를 제외하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0.5 미만으로 추정된다.

담배수요함수의 추정에서 가격과 함께 또 다른 중요 변수는 소득인데, 소득과 담배수요와의 관

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득증가에 따라 구매력이 높아져서 담배소비가 증가되는 정(+)

의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건강한 삶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오히려 담배소비가 감소될 

유인도 존재한다. WHO(2011)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담배수요가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중간 및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증가로 담배수요는 오히려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담배수요함수 추정 관련 선행연구 중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연구

에서도 대체로 소득과 담배소비 간에 비유의적인 관계를 보고한다.7) 

이 연구에서는 2005~2012년 기간 중 16개 시·도별 담배소비량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를 

추정한다.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담배가격과 소득 이외의 계량화하기 어려운 흡연규제, 흡

연문화 등의 요소를 통제하기 곤란하지만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시·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함

에 따라 객관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의 지역적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자

료를 이용함으로써 거시 총량적 측면의 소득효과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아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변화로 인해 시·도별 담배판매량의 변화와 지방세수 변화 등을 모

의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정을 위해 1인당 담배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8) 

                 (5)

식 (5)에서 종속변수 는 1인당 담배소비량이며, 설명변수 중 는 실질담배가격을, 은 1인

당 실질소득을, 는 인구를, 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와 는 각각 지역과 연도를 나타내며, 는 오차항이다. 

담배가격과 수요량과 간에는 상호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나 그 계수 값은 1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담배소비량 간의 관계는 선험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실증분석에

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흡연문화, 규제, 건강에 대한 선호 등이 담배소비

 6) 김원년(2005)은 흡연자의 가격탄력성은 -0.55~-0.69인 것으로 추정하며, 김양중(2006)은 미시자료를 사용

하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1.17~-1.58로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7) 이영·나성린(2007)은 담배총량 및 국산담배 판매량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를 추정한 결과 실

질소득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값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원년·김양중(2007)이 1980년부터 2003

년까지의 총량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인구 1인당 담배소비와 1인당 국내총생산과의 관계가 통계적

으로 비유의적이며, 또한 19세 이상의 1인당 담배소비와도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8) 담배수요는 담배가격과 소득, 그리고 흡연과 관련된 규제, 흡연문화, 연령구조, 건강에 대한 선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흡연문화, 흡연과 관련된 규제, 건강에 대한 선호 등은 객관화하기 어렵

다. 따라서 설문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제외하면 담배판매량 자료를 이용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는 명목가격 혹은 상대가격, 소득, 시간 추세 등의 변수를 사용한다(김원년·김양중, 2006; 이영·나성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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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인구가 많은 대도시지역일수

록 흡연에 대한 비가격규제 수준(금연구역 설정, 공공장소 흡연 규제, 실내 흡연금지 등)이 높아서 

흡연율은 낮으며 1인당 담배소비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1인당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담배소비량은 담배협회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

는데, KT&G, BATK, JTIK 및 PMK 등 4개 담배회사의 16개 시·도별, 월별 판매량을 2005년에

서 2012년까지 합산하여 연도별 자료를 구한다.9) 실질담배가격은 담배물가지수를 사용하는데, 

국산담배물가지수와 외국산담배물가지수를 시장점유율로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명목담배물가지

수를 산정한 후 각 지역별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줌으로써 2005년 기준 실질담

배가격지수를 산정한다. 지역별 1인당 실질소득은 KOSIS에서 제공하는 2005년 기준 실질 GRDP

와 지역별 인구를 이용하며, 취업자 비중 역시 동일한 자료에서 구한다.

(2) 추정 결과

1인당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되는데, 설명에 앞서 추정모형 선정과 관련

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 통계량이 15.63으로 1%유의수준에

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를 가정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한 후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패널간 이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오차항

에는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 이분산과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고정효과모형인 모형 (4)의 추정결과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정결과의 강

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모형의 추정결과도 제시한다. 

모형 (4)의 결과에 기초하면, 우선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87로 부(-)의 값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담배가격이 10% 상승하면 1인당 담

배소비는 약 4.87%하락함을 보여준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가격탄력성을 –0.25~-0.5사이 값으로 

추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값은 합리적인 추정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 1인당 담배수요와 소득 간의 관계를 보면, 모형 (4)의 결과는 0.034의 정(+)의 

값을 가지지만 비유의적으로 나타난다. 다른 모형에서도 소득의 계수 값은 부(-)의 부호를 가지나 

역시 비유의적이다. 이 결과는 담배가격이 상당히 낮은 탓에 이미 충분한 량의 담배가 소비되고 

있음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흡연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소득증가가 

금연을 유발하여 담배수요를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금연구역의 설정이나 공공장소 등 특정 공간에서의 금

연 등 비가격규제가 확충된 효과도 상당히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9) 2012년 자료의 경우는 11월과 12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과거 7년간 각 월의 지역별 판매비율을 평균하여 

판매 자료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2012년 연도별 자료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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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인당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모형 (1): 

고정효과 및 

  가정

모형 (2):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모형 (3): 
이분산 가정

모형 (4):
이분산 및 AR(1) 가정

가격(P)
-0.913*** 

(-3.23)
-0.353*
(-1.87)

-0.535*** 
(-2.98)

-0.487*** 
(-2.39)

1인당 소득(M)
-0.214 
(-0.81)

-0.101 
(-0.97)

-0.035 
(-0.23)

0.034 
(0.21)

인구(POP)
-2.426*** 

(-3.39)
0.004 
(0.1)

-2.015*** 
(-4.73)

-2.401*** 
(-4.63)

취업자
비중(ER)

0.026** 
(2.36)

0.016** 
(1.87)

0.024*** 
(3.8)

0.017**
(2.65)

지역고정효과 Yes - Yes Yes

상수항
33.990*** 

(3.21)
-3.863*** 

(-3.16)
23.053*** 

(4.02)
28.236*** 

(4.03)

F or Wald  5.25*** 5.19 756.47*** 325.92***

R2 0.16 0.02 - -

주: 1) *, ** 및 *** 는 10%, 5%, 1%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하우스만(Hausman) 통계치인 값이 15.63으로 ‘확률효과모형이 효율적이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

에서 기각함.

   3) 패널그룹 간 이분산성 검정결과 Modified Wald Test의 통계량이 311.73으로, 그리고 Wooldridge 패널오차

항의 1계 자기상관 검정 결과 통계량이 177.645로 1% 유의수준에서 이분산성과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1인당 담배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도시 지역일수록 흡연에 대해 덜 관대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특정 공

간에서의 흡연규제가 보다 엄격한 경향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담배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서 산업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

로 모형 (1), (3) 및 (4)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모든 모형에서는 지역고정효과가 유의적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 나는데, 이는 1인당 담배소비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지역고정효과는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역별 흡연규제 및 문화 등의 차이와 혹은 생략된 통제변수의 효

과를 추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10)

10) 한편 시도별로 전체 담배판매량을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종속변수로 삼아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수

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5% 유의수준에서 0.463의 값으로 추정되어 15세 이상 인구

의 1인당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인구의 1인당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

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도 흡연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중독 수준이 

낮거나 지불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15세 이상의 흡연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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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의 외부효과 추정

흡연에 따른 외부불경제는 대부분 타인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건강보험 혹은 일반 의료

보험체계를 통해 건강 관련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발생한다. 또한 흡연의 외부불경제

는 일정하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증가로 인

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의 가치는 증가하며, 흡연자의 건강

악화가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의료수가를 상승시키는 정도도 소득증가에 따라 높아진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흡연이라도 소득이 낮을 때의 외부효과와 소득이 높을 때의 외부효과의 크기는 다

르며,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의 외부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런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외부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증가에 따라 흡연의 외부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가 현재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내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흡연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2005년에 인상된 담배소

비세 641원이 당시의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였다는 가정 하에 그 이후 소득증가에 따른 외

부비용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실질소득과 건강 및 의료비 지출과의 관계를 추

정하여 이를 소득증가에 따른 외부비용 증가의 대리변수로 이용한다. 즉 1인당 실질소득이 포함

된 건강 및 의료관련 지출모형 추정을 통해 건강의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구하여 이를 소득증가

에 따라 건강을 잃음에 따른 기회비용 변화로 해석한다.11) 건강 및 의료관련 지출의 소득탄력성

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패널모형을 설정한다. 

             (6)

종속변수 는 2005년 기준 지역별 1인당 실질 의료보건비 지출이다. 설명변수 중 는 의료

보건 가격지수로서 2005년을 100으로 산정한 것이며, 은 2005년 기준 지역별 1인당 실질 

GRDP이며, 는 지역별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다. 소득 및 지출 등에 관한 미시자료를 

획득하기가 곤란하여 여기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개 시·도별 집계자료를 이용한다.

추정방법은 담배수요함수 추정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과는 <표 4>에 정리된다. 

먼저 가격지수의 계수 추정치는 -1.167로 유의적인 부의 값이 나타나서 이론적 예상과 일치한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1인당 실질소득의 계수 추정치는 0.715이고,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의료보건서비스가 필수재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비율 역시 예상과 

같이 정의 유의한 값으로 나타난다. 의료보건지출의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0.715라는 것은 소득이 

11) 이런 방법은 최병호·이근재(2012)에서 사용한 바 있다. 



한국경제포럼 ∙ 제6권 제1호98

10% 증가하면 의료보건관련 지출이 7.1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 절의 모의실험에

서는 이 값을 외부효과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표 4> 1인당 의료보건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 추정결과 

     
모형 (1): 

고정효과 및 

  가정

모형 (2):
확률효과

고정효과

모형 (3): 
이분산 가정

모형 (4):
이분산 및 AR(1) 가정

의료보건
가격()

-1.352*** 
(-21.63)

-1.190**** 
(-17.33)

-1.319*** 
(-24.97)

-1.167*** 
(-20.36)

1인당 소득()
0.627*** 
(11.28)

0.196*** 
(6.06)

0.669*** 
(14.15)

0.715*** 
(16.15)

60세 이상 
인구비율()

0.615*** 
(6.15)

-0.013 
(-0.35)

0.516*** 
(5.8)

0.543*** 
(5.39)

시간추세()
99.663*** 

(9.66)
167.286*** 

(24.96)
101.796*** 

(11.47)
82.765*** 

(8.63)

지역고정효과 Yes - Yes Yes

상수항
-755.7*** 

(-9.68)
-1267.7*** 

(-25.03)
-771.9*** 
(-11.49)

-628.1*** 
(-8.66)

F or Wald  753.58*** 2183.18*** 4019.06*** 2326.74***

R2 0.40 0.86 - -

주: 1) *** 는 1%수준에서 유의함.

   2) 하우스만(Hausman) 통계치인 값이 92.03으로 ‘확률효과모형이 효율적이다’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

에서 기각함.

   3) 패널그룹 간 이분산성 검정결과 Modified Wald Test의 통계량이 94.54로, 그리고 Wooldridge 패널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 검정 결과 통계량이 98.731로 1% 유의수준에서 이분산성과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담배소비세제 개편 대안과 모의실험  

1) 담배소비세 연동지수에 관한 대안의 설정과 모의실험

(1) 대안의 설정 

이제 담배소비세제 개편 대안을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종량제 방식을 유지하되 세율이 물가나 외부효과, 소득 등과 연

동하여 자동적으로 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결정해야할 사항은 어떤 규칙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얼마나 자주 조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후자와 관련해

서는 세율을 너무 자주 조정하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가격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다는 주장(최병호·이근재, 2012; 박상원·성명재, 2012; 강은정, 2009 등)을 반영하여 연 1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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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한편 세율조정 규칙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방법 외에도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 연동지수에 관해 기존 논의들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방안까지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 첫 번째는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경우 세율을 담배가격지수에 연동시키는 방법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상원·성명재(2012)는 담배가격지수에 연동시키는 경우 종량세 체계 하에

서 모든 재화의 가격과 소득이 동일하게 상승해야만 세 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배가격지수에 연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담배가격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 정부가 규제함에 따라 가격이 시장메커니즘

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지수요 연동시키는 것이 합

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최병호·이근재(2012)가 제안한 바와 같이 세율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외부비용변화지수

의 합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 소비자물가지수 연동방식은 실질세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다는 장점은 있으나 외부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됨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물가지수 반영만

으로는 교정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에 불충분하다. 즉 담배소비세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외부불

경제의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에 더하여 외부비용 증가를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상소득증가율(=물가상승률+실질소득증가율)에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박상원·성명재

(2012)는 담배소비세는 정액세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증가에 따라 고급브랜드로 소비를 전환하면 

단순한 물가연동만으로는 실질 세부담(=전체 납세액/전체 지출액)이 하락한다고 지적한다. 담배

소비는 합리적 소비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중독에 의해 자기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로 소득

증가에 의한 소득효과를 제거해 주기위하여 담배소비세를 단순히 물가에만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까지 고려해서 담배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소득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질소득증가율을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소득효과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담배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소비자물가지수연동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표 5> 담배소비세 연동지수 대안 정리

대안 내용 연동방식

대안 1 소비자물가 연동 

대안 2 소비자물가+외부비용증가 연동  


대안 3 명목소득증가율 연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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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안들은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은데, 여기서 는 기의 담배소비세이며, 는 물

가상승률, 는 실질소득 증가율이다. 또한 는 건강관련지출의 소득탄력성으로서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는 대리지표인데, 두 변수의 곱(× )은 소득증가에 따른 흡연

의 외부비용증가율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12)

<표 6> 대안 별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 변화13) 

(단위: 원, %)

대안 1 대안 2 대안 3

답배
소비세

담배
가격

가격
상승률(%)

답배
소비세

담배
가격

가격
상승률(%)

답배
소비세

담배
가격

가격
상승률(%)

2005 641 2,500 0.0 641 2,500 0.0 641 2,500 0.0

2006 659 2,530 1.2 677 2,560 2.4 684 2,570 2.8

2007 673 2,560 2.4 714 2,620 4.8 730 2,650 6.0

2008 690 2,590 3.6 756 2,690 7.6 783 2,740 9.6

2009 723 2,640 5.6 799 2,770 10.8 832 2,820 12.8

2010 743 2,670 6.8 821 2,800 12.0 853 2,850 14.0

2011 765 2,710 8.4 880 2,900 16.0 929 2,980 19.2

2012 796 2,760 10.4 933 2,990 19.6 992 3,080 23.2

2013 813 2,790 11.6 964 3,040 21.6 1,030 3,150 26.0

연평균
증가율

1.4% 2.5% 2.9%

주: 1) 가격상승률은 현재 담배가격(2,500원) 대비 대안별 담배소비세의 상승률임. 

   2) 담배가격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함.

(2) 담배가격과 판매량의 변화

우선 <표 6>은 대안 별로 공식에 따라 1갑당 담배소비세 세율과 함께 그에 따른 담배가격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다. 우선 대안 1의 경우 2013년의 담배소비세는 813원으로 현재 641원에 

비해 26.8%가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 대안 2의 담배소비세는 964원으로 현재의 641원보다 

50.4%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14) 또한 대안 3에서는 담배소비세는 각각 1,030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판매량이 가장 많은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대안 별로 산정된 1갑당 담배소비세액을 

반영할 때의 담배가격의 변화도 볼 수 있다. 이 때 담배가격은 대안 별 담배소비세와 이에 연동되

12) 모든 연동방식은  ≥인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어떤 연동방식에 따라 기의 담배소비세가 기에 

비해 줄어드는 경우( )에는 기의 담배소비세를 기의 담배소비세로 적용한다( ).

13) 만약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위에서 제시한 각 대안에 따라 연동제를 실시한다면 2013년 담배가격은 대안 1

에서는 2,900원, 대안 2에서는 3,230원, 대안 3에서는 3,380원이 된다. 

14) 외부비용증가율은 앞서 추정한 의료 및 건강 관련지출의 소득탄력성() 추정치 0.715에 1인당 실질GDP증

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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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0.5)가 모두 가격에 전가되며, 폐기물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기

금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며, 유통마진이나 생산단가도 현재의 담배가격에 반영된 것과 같은 값

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변화됨에 따

라 세전 가격이 변화되므로 부가가치세도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담배가격은 2013년 기준으로 대

안 1은 2,790원, 대안 2는 3,040원, 대안 3은 3,150원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안 3의 경우는 현재 

가격보다 약 26% 높은 수준이다.15)

이제 대안별로 연도별 담배판매량과 담배소비세수를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하는데,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판매량은 다음과 같이 식 (5)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구한다.  

    
  

 
 

  (7)

둘째, 대안 별 담배가격에 의한 각 지역별 담배판매량을 추계하기 위해 대안별 실질담배가격지

수를 산정한다.  를 대안    의 2005년 기준 담배가격지수로 정의하는데, 대안 별로 

2005년의 가격 2,500원을 100으로 둔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로 두면 대안 의 실질담배가격

지수 
 는 

   
  로 계산된다. 셋째,  

 를 식 (7)의  에 대입하여 대안별로 

지역별 1인당 담배판매량을 구한 후 지역별 인구수를 곱하여 지역별 담배소비량을 계산하며, 이

를 전국적으로 합하여 담배소비량을 계산한다.

<그림 5> 대안 별 담배판매량 추이

주: ( )안의 값은 실제 판매량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15) 모든 대안에서 담배소비세의 상승률에 비해 담배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유통마진, 

그리고 생산단가 등은 2005년 이후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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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연도별 담배판매량 추정치를 대안별로 보여준다. 우선 연도별 담배판매량은 모든 

대안에서 실제 판매량보다 적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담배판매량과 가상의 담배판매량과의 

차이는 증가되는데, 이는 담배소비세가 매년 누적되어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제 담배판매량은 

2008년에 최대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모든 대안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2012년을 보면 실제 판매량은 약 43억 66백만갑인데, 소비자물가연동제를 적용한 1안의 경우 42

억 20백만갑이 판매되어 실제 판매량보다 약 3.3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안 2와 

대안에서는 판매량은 실제의 판매량에 비해 7.05%와 8.38%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세수의 변화 

다음으로 각 대안이 담배소비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자. <그림 6>은 대안별로 담배

판매량에 1갑당 담배소비세액을 곱하여 구한 연도별 담배소비세 세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6> 대안 별 담배소비세수 추이

주: ( )안의 값은 연도별 실제 판매량 기준 증감률을 나타냄.

모든 대안에서 세수는 실제 세수에 비해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세수와 가상의 세수간

의 차이가 확대되는데, 이는 담배소비세는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는 반면 담배판매량의 감소속도

는 담배소비세 증가율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실제 담배소비세 세수는 담배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2008년이 가장 많으며, 이후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세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모의실험에서는 모든 대안에서 2009년까지 세수는 증가하다가 201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것은 2009년 물가상승률과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

이 상당히 낮아서 2010년의 1갑당 담배소비세가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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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에 다시 담배소비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2010년 물가상승률과 1인당 실질소득이 상당히 높아져서 한 갑당 담배

소비세가 높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판매량의 감소율은 낮았기 때문이다. 2012년의 경우, 실

제 세수는 약 2조 7,990억원임에 비해 대안 1, 2 및 3안의 세수는 실제 세수에 비해 약 20.0%, 

35.3%, 41.8%가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안 2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담배소비세수는 실제 세수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하는데, 여기

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약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약 1조 5천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약 3조원 가량인 지방소비세의 50% 수준에 해당한다.

3) 대안 별 평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들을 평가해본다. 평가 기준은 첫째,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

하여 이론적 적합성 판단, 둘째, 담배소비량에 미치는 효과, 셋째, 지방세수 확보 측면의 효과, 넷

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고려, 여섯째, 가격 대비 조세

부담률 검토 등이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들을 평가하면, 대안 3이 이론적 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의 소득탄력성이 정의 값을 가져야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즉 소

득탄력성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탓에 담배소비세를 실질소득 증가에 연동시키는 것은 이론적

으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담배소비세 부과의 목적인 담배소비량 억제 효과를 비교하는데, 담배가격

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인상되는 대안 3이 소비량 억제에 가장 유효함을 담배판매량 

추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담배소비세 세수의 규모와 변화율을 비교하는데,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

다 적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세율이 높을수록 세수는 많으며, 세율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세수도 빠

르게 증가하므로 대안 3이 지방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하다. 

네 번째 기준에 따라 담배소비세 세율의 인상이 담배가격에 반영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을 대안별로 비교하면 당연히 세수인상과 가격인상 폭이 가장 큰 대안 3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05년에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은 2013년에 3,700원으로 약 48%가 인상되며, 또

한 제조원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마진의 폭이 확대된다면 가격인상 폭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에서는 담배소비세 세율의 인상이 담배가격에 반영됨에 따른 조세저항 문제를 

고려하는데, 각 대안 하에서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연평균 가격 상승률은 1안은 1.4%, 2

안은 2.5%, 3안은 2.9%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원가의 상승과 마진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가격 

인상폭은 대안별로 이 값들보다 다소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며, 또한 종량

세 구조 탓에 저가담배일수록 가격인상 폭이 커짐을 반영한다면 가격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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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에 따르면 대안 3은 담배소비량 억제와 세수확보 면에서는 가장 우월하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과 조세저항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탄력성이 비유의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면 소득변화에 연동시키는 대안 3은 이론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

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종량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국가는 더러 있으나 실질소득에 연동시

키는 국가는 없다(Sunley, 2009)는 현실도 고려한다면 대안 1안 또는 2를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대안 1과 대안 2 하에서 소비량을 충분히 억제할 만큼 담배가격이 빠르

게 인상되지 않는다면 특정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세율을 한번 씩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담배 과세를 통한 재원확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에 부과

하는 조세는 매우 중요한 재원확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소비에 대한 실질

세율은 하락하고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사회 전체적인 금연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

인 남성 흡연율은 낮은 담배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을 통하여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며, 세수의 분포가 매우 균등하며, 특히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볼 때 지금보다 세수를 충

분히 확대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담배세제가 지닌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하에서 

담배소비세제 개편에 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제가 지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종량세 구조 하에서 세율이 불

연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질세율이 계속 하락하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는 낮은 세 부담으로 인

한 낮은 담배가격 및 높은 흡연율로 반영되며, 특히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신장률을 낮추는 중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종량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세율이 물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자

동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연동, 소비자물가지수 및 외부비

용 연동, 경상소득 연동 등 세 가지 대안을 두고 모의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파악하여 평가한 결

과 물가나 물가 및 외부비용에 연동시키는 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

에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었던 2005년 1월 이후 매년 물가 또는 물가와 외부비용에 세율을 연동시

켜 계산된 세율을 기준세율로 두고 이후 매년 1회씩 물가 또는 물가와 외부비용에 연동시키는 방

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향후 담배소비량 추세나 세수 추이를 고

려하여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세율을 한 차례씩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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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은 최근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2012. 7)의 내용과 유사하

다.16) 개정안에서는 담배소비세율을 기준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

한 값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즉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기준세율×가격변동지수(=1+소비자물

가상승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기준세율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기준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

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이다.17)

이런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검토 안에서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우려하여 현행 종가세 방

식에 종량세 방식을 혼합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런데 담배소비세

의 목적이 담배소비량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격대에 관계없이 동일하

게 적용되어야 함을 할 기준임을 고려하면 역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소비량 억제에 초점을 맞춘 

세제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청소년층일수록 가격변화에 대해 소비량이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가격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담배소비가 많이 줄어들

게 되며, 그에 따라 다른 필수재에 대한 구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담배소비

세는 오히려 소득 누진적이라고 강조하는 견해(Gruber and Köszegi, 2008)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김재원의원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비

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모두 인상하여 현재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이 4,500원이 되

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세금과 부담금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여 흡연자들에게 충격

을 줌으로써 담배소비 축소를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세율 등을 불연속적으로 인상하던 지금까지 

방식을 유지시키는 안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소비억제는 가능하지만 인상 후 다음 인상 시점

까지 실질세율이 계속 하락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상당한 조세저항을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물가에도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준다는 문제도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안은 출발점이 되는 기준세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물가 등의 상승과 함께 

세율이 매년 인상됨으로써 담배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누적적으로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질세율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조금씩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 방식

을 따르는 경우 한꺼번에 세 부담을 대폭 인상시키는 경우에 나타나는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으

16) 이만우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도 담배소비세와 같은 방식으로 물가

에 연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17) 이처럼 가격변동지수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30% 높거나 낮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시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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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담배소비세수가 적어도 물가상

승률만큼은 매년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담

배소비량 추이와 세수 추이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특정 시점에 기준세율을 인상시킴으로써 

담배소비량 억제와 세수 확충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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